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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앱 마켓사업자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여부 실태점검 착수

-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여부 전반 점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5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4월 8일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 내용 등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대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상황과 금지행위 위반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판단기준(‘22.3.15. 시행)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ㆍ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ㆍ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ㆍ검색ㆍ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ㆍ제한을 부과

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신설된 금지행위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앱 개발사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

하여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앱 마켓 이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앱 개발사와 업계 관계자 

등은 지난 4월 13일 온ㆍ오프라인에 개설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https://kcc.go.kr/user.do)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 

     


